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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산림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오 삼 언* · 김 은 희** · 김 경 민*** · 박 소 영****

Ⅰ. 서론 Ⅲ. 남북 산림정책 비교

Ⅱ. 남북 산림법 비교 Ⅳ. 결론 

국문요약

남한은 국유림이 전체 산림 대비 25.5%인 반면 북한

의 산림은 대부분 국유림인 소유관계의 차이에서 비롯, 

산림조성과 관리 등의 영역에서 북한이 국가주도 방식이

라면 남한은 국가감독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남북 산림법은 차이점만 아니라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다. 남북 모두 산림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 혹은 지

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 자원의 중요성

을 인정하면서 산림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보호 

등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점도 공통점이다. 

남북 산림정책을 살펴보면 1970년대를 남북 산림 정

책의 갈림길로 꼽을 수 있다. 남한은 1970~80년대 산림

녹화에 성공한 뒤 1990년대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북한은 이와 반대로 1970~80년대 목재 및 산림자원 개

발·이용에 치중하면서 1990년대에 산림황폐화가 본격

화되는 시기를 겪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남한

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북한은 ‘황폐산림 복구’라는 

각기 다른 산림정책의 목표를 수립,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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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남한의 산림은 2015년 기준 국토면적 1,002만ha의 63.2%인 663만ha이다. 국

유림은 전체 산림의 25.5%인 162만ha에 해당한다.1 반면 북한은 대부분 국유림

으로 구성돼있다.2 남북의 산림은 이러한 소유관계 뿐 아니라 실태에서도 차이가 

있다. 북한의 산림 면적 등에 대해 최근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2008년 기준으로 

남북을 비교해보면 남북 산림의 실태를 가늠해볼 수 있다. 2008년 기준 남한의 국

토면적은 998만ha, 산림면적은 638만ha로 국토의 63.9%에 해당한다.3 반면 북

한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위성영상 분석에 따르면 산림면적은 899만ha로 국토의 

73%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중 산림면적의 32%인 284만ha가 황폐지로 나타났다. 

또한 황폐지의 66% 이상이 침식우려가 높은 경사도 15°이상에 위치해있다.4 

2008년 기준 남북은 모두 국토면적 대비 산림의 비중이 각각 63.9%, 73%로 큰 

편이나 북한은 황폐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5 

북한은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2000년에 ‘산림조성 10년 계획

(2001~2010년)’을 수립하면서 남한과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산림조성 10년 계획’은 원인을 단정키는 어려우나 1990년

대 심화된 식량난, 에너지난의 지속 등으로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폐산림복구

를 위한 정책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없었던 것이다. 본격적으로 산림복구 정책과 

제도가 정비, 집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김정은 위원장이 노작6을 발표한 무렵

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주민 총동원을 골자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방

위원회, 인민군 최고사령부 공동결정서가 채택되면서 산림복구전투가 본격적으

1 2019년 3월 현재 가장 최신 자료, 단위 이하 반올림, 2015년 기준으로 국토 면적 10,029,535ha, 
전체 산림 6,334,615ha, 국유림 1,617,658ha, 공유림 467,072ha, 사유림 4,249,885ha이다. 
국토 면적 대비 전체 산림비율은 63.17%이다. 「임업통계연보」, 제39호, 산림청, 2008. 

2 북한 산림법 제2조 (산림과 그 소유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림에는 산림토지와 그 안에 
있는 동식물자원이 속한다. 산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3 단위 이하 반올림, 2008년 기준으로 국토면적 9,982,778ha, 전체 산림 6,374,875ha, 국유림 
1,518,035ha, 공유림 488,388ha, 사유림 4,368,452ha이다. 국토 면적 대비 전체 산림비율은 
63.86%이다. 「임업통계연보」, 제48호, 산림청, 2018. 

4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북한지역 산림황폐지 실태 파악”, 『국립산림과학원보고서』, 국립산림과
학원, 2008.

5 남한의 산림 규모는 2008년 638만ha에서 2015년 663만ha로 늘어났다. 현재 북한의 산림 실태
와 관련해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위성영상 분석 중이다.

6 김정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로동신문』, 2015.2.27.



>>> 161

로 전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7 산림 분야에 대한 별도 예산도 2015년

에 처음으로 편성됐다.8

본 연구는 남북의 산림 실태가 차이를 보인 상황에서 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 법과 정책을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 산림의 소유관계가 다른 전제 

위에서 남북 산림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또한 남북 산림정책

을 시기별로 분석, 정리하고 분기점을 짚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산림 자원․환경

에 대한 남북의 접근방식과 특징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재개된 남북 산

림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데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는 크게 세 흐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산림관련 법·정책에 

대한 연구, 남한의 산림관련 법·정책에 대한 연구, 남북 비교 연구 등이다. 우선 북

한의 산림관련 법·정책에 대한 연구로는 북한의 산림법과 산림조직 등을 개괄한 

연구9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훑으며 시기별로 북한의 산림

법과 정책 등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신년사

와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산림정책을 시대별로 정리한 연구10), 북한 보호림 제도

의 특징과 휴양소 시설 등을 조사한 연구11 등이 있다. 이밖에 통일 이후 북한의 산

지관리 방향에 대한 연구12에서는 남한의 점진적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산지제도 

경험에 비추어 북한의 단계별 제도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앞선 연구들과 달리 김정

은 시대 산림정책에 대해 조명한 연구로는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방향과 세부 

내용 등을 분석, 정리한 연구13가 있다. 또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림 관련 보도를 

주제별로 분석한 연구14, 김정은 시대에 확산되고 있는 임농복합경영의 배경과 내

7 공동결정서는 주민 총동원을 골자로 하며 강력한 국가적인 산림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
로 담고 있다. ‘국가적인 산림감독기구’는 별도의 기구가 아니라 산림복구전투지휘부를 통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삼언 외,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북한학연구』, 제14권 제2호 (2018).

8 북한은 2015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에서 산림분야에 국가예산을 처음으로 별도 편성
(9.6%증액)했다. 김석진,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결과 평가”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08, 2016.4.17.).

9 박경석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지방산림조직 특징 및 운용체계 분석』 (서울: 국립산림과
학원 연구보고 08-12, 2008).

10 전범권, “북한 산림정책과 산림정책 환경 연구-신년사와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1 박경석 외, “북한의 보호림과 휴양이용제도,”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6권 2호 (2012).
12 손학기 외,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지관리 기본 방향 연구』 (전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

구보고서, 2016).
13 오삼언 외,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14 이종민 외, “김정은 시기(2012-2016) 북한의 산림관련 보도 분석: 산림복구사업 현황 및 한계,” 

『통일문제연구』, 제29권 제2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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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 대한 연구15 등이 있다. 이밖에 북한의 산림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산림조

성,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경영에 대한 지도통제 등으로 분류, 분석한 

연구16 등이 있다. 

다음으로 남한의 산림관련 법·정책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주제별, 시기별 다양

하게 분포돼있다. 1970년대 화전정리사업의 성공요인 연구17, 한국의 산림녹화정

책 연구18, 세계 산림녹화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19, 한국 산림의 변천 추이 연구20 

등 시기별 산림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와 1970년대 산림녹화사업을 집중 조명

한 연구 등 다수가 있다. 또한 남북한 산림협력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1가 있는

데 이 연구는 남한 산림법의 개선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북한 산림법에 대해선 

별도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의 산림법이나 산림정책을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관련 연구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짓수가 적은 가운데서도 첫째, 산림정책이 

아니라 소유제도 측면에서 남북을 비교하며 통일 이후 산지제도를 제시한 연구22

가 있다. 이 연구는 체제흡수와 체제인정이라는 각각의 통일방안에 따른 산지제도 

도입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남북한 산지제도 차이에 대해서는 계획적 산지이용이 

가능하나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 등을 북한의 장단점으로, 소유자 자율경영이 가

능한 반면 경영규모가 작다는 점 등을 남한의 장단점으로 꼽고 있다. 이 연구는 남

북의 산지 현황과 관리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있으나 소유 개념에 따른 분석에 

무게를 뒀으며 전반적으로 임업 분야가 주된 분석대상이어서 남북의 산림정책과 

법률 등을 비교, 분석하려는 본 연구와는 초점이 다르다.  

둘째, 남북한 산지관리제도를 비교한 연구23가 있다. 이 연구는 산림이 아니라 

산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국토 및 산지관리의 기본방향, 산지관리체계, 산지보

15 김수영 외, “임농복합경영을 통한 북한의 새로운 산림관리 변화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8권 
제2호 (2016).

16 김성욱, “북한지역 산림법제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圓光法學』, 제26권 제2호 (2010).
17 이기봉 외, “1970년대 화전정리사업의 성공요인,” 『한국임학회지』, 제96권 제3호 (2007).
18 정진승, “한국의 산림녹화정책,” 기획재정부·KDI국제정책대학원, 2008. 
19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세계산림녹화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대전: 산림청, 2004).
20 배재수, “한국의 산림 변천: 추이, 특징 및 함의,” 『한국임학회지』, 제98권 제6호 (2009). 
21 이규창,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0).
22 이광원, 『통일 이후 산지제도』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23 손학기 외, “남북한의 산지관리제도 비교와 통일 이후 정책방향,” 『북한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7).



>>> 163

전, 산지이용 등의 분류로 남북의 산지관리제도를 비교했다. 

셋째, 법률적 해석을 기반으로 남북 산림법을 비교한 연구24는 본 연구가 참고할 

구성과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남북의 산림법제를 비교하며 통일 이후

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남한의 산림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2005년 산림법 조문을 비교, 단어의 차이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2015년 북한의 산림법과 2019년 2월 기준 북한의 산림정책을 

토대로 남북의 공통점과 차이점, 특징 등을 도출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과는 차별

성이 있다. 또한 남북 산림정책의 변천사를 다룬 연구25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환경정책을 함께 다루면서 남북의 산림보호제도가 원칙과 방향에서 다르지 않다

는 점 등을 간단하게 짚고 있어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남북의 산림법을 비교분석하여 소유관계의 차이 외에 공통점과 차이

점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 정리하여 북한의 산림법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북한 

산림의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남

북의 산림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시기별 주요 정책특징을 도출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자 한다. 남북 산림정책의 기조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남북 산림협력의 

분야 발굴 등에서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남북 산림법 비교

1. 남북 산림법의 차이점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을 실시하면서 대부분의 산림을 국유화했다. 1946년 

3월 5일과 8일 토지개혁에 대한 원칙과 세부규정을 결정한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과 ‘토지개혁 법령에 관한 세칙’이 제정, 공포됐다. 이 규정에 의해 ‘일본제국주의

자들과 민족반역자 및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에 대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이 

정해졌다. 산림도 ‘농민이 가지고 있는 적은 산림’만을 제외하고 모두 국유화됐다. 

그러나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벌어지자, 1947년 3월 22일 인민위원회 

결정 제12호 ‘산림에 관한 결정서’를 발표, ‘묘지 및 집터에 속한 적은 산림’만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음을 명기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임야관리 및 경영을 위한 행정

24 송진호 외, “남북한 산림법제의 비교 및 통합방안 연구,” 『統一과 法律』, 제10권 (2012).
25 윤여창 외, 『남북한 환경정책 비교연구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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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를 정비했다.26 

이후 1977년 4월 29일 제정된 토지법에 산림의 조성 및 이용, 관리에 관한 조문

을 담았으며 산림법은 1992년 12월 11일에 제정했다. 산림법에 토지법, 환경보호

법,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이 보완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13차례 개정됐다. 남한

은 1961년 12월 27일 제정된 산림법을 통해 산림을 관리해왔으며 2001년 산림기

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2006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산림법을 

대체했다.27

남북한 산림법을 비교해보면 남한에 비해 북한이 국가 차원의 계획과 통제가 이

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한은 산림자원법 제4조에 따라 산림이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28으로 구분되며 2015년 기준 산림의 63.1%가 민유림(공유림, 사

유림 포함)이다. 반면 북한은 대부분 산림이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보호와 산림이

용 등에서 차이가 생긴다. 북한은 산림법 제2조를 통해 산림 개념에 “산림토지와 

그 안에 있는 동식물자원”을 포괄하며 “산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29 이렇듯 남북

의 산림법은 산림의 조성, 산림의 관리 및 경영, 산림자원의 이용, 유통, 산림경영에 

대한 감독 등에 있어 구조적인 차이가 깔려있다.  

구체적으로 남북 산림법의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산림의 조성과 관리, 감독 

등의 영역에서 북한은 국가주도 방식이며 남한은 국가에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

하는  국가감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국가 주도하에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의무를 부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산림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산림담당구역을 정하여주고 ㎡당 관리제를 실시하여 산림조성과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30돼있다. 그러면 해당기관은 산림면적을 끊임없이 늘리고 산

림풍경을 개선하며 산림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31 산림조성을 집중적으

26 북한은 1946년 6월 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규정 제30호 ‘임야관리경영’을 발표해 국유 및 
민유 임야관리 및 경영을 위한 행정관리체계를 정비했다. 박경석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
앙·지방산림조직 특징 및 운용체계 분석』.

27 법제처 입법예고, 공고번호 제2007-1호.
28 남한 산림자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의 구분) 1.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 제1
호와 제2호 외의 산림.

29 북한 산림법 제2조 (산림과 그 소유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림에는 산림토지와 그안
에 있는 동식물자원이 속한다. 산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30 북한 산림법 제5조 (산림조성원칙).
31 북한 산림법 제10조 (전망적인 산림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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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기 위하여 식수월간을 정하며32 국가계획기관은 나무심기, 심은 나무 가꾸기 

계획을 세워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배분해야한다. 계획을 받은 기관, 기

업소, 단체는 나무심기를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며 심은 나무 가꾸기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33 나무를 심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심은 나무 가꾸기, 덧심기

를 진행하여 사름률을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보장해야한다.34 산림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내각의 지도 아래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

도를 하고,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하며 산림경영

사업을 산림건설총계획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남한은 소유자에게 산림 조성을 상당 부분 맡기고 국가는 산림 조성을 위한 

여건을 만들면서 감독을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산림자원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

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하며, 사유림 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35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산림 소유자가 임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한다.36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

되, 정부나 지자체가 산림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고37 정부나 지자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등 대행

하도록 위탁시행할 수 있다.38 이와 같이 남한은 민간의 자율적인 산림관리경영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북 산림법의 차이점은 둘째, 산림자원의 유통과 관련해 북한은 원칙적으로 유

통을 금지하는 반면 남한은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산림법에 

제34조에 의하면 벌채한 나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발급한 나무반출증에 의해

서만 실어갈 수 있고”, 임업기관에서 생산한 나무는 “국가계획에 따라 임업기관과 

기업소의 공급지도서와 판매송장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으며, “분기 1차씩 판

매 수량을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에 통보”해줘야 한다. 남한은 산림자원의 유통이나 

32 북한 산림법 제11조 (식수월간). 
33 북한 산림법 제12조 (나무심기, 심은나무가꾸기). 
34 북한 산림법 제16조 (나무심기설계의 요구준수, 심은나무의 사름률보장).
35 남한 산림자원법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36 남한 산림자원법 제11조 (산림의 육성지원). 
37 남한 산림자원법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38 남한 산림자원법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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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산림자원법 제40조에 따라 “임산물의 

수급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산

림청장이 유통,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39 

남북 산림법의 차이점은 셋째, 남한이 산림기본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 법률

을 제정한 것과 달리 북한은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법을 구체화하는 별도 

법률이 없다는 점이다. 남한의 산림 관련법은 산림기본법, 산림자원법, 산림보호

법, 산림휴양법, 산림복지법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40 이와 달리 북한은 산림법41

을 중심으로 토지법42, 원림법43, 환경보호법44, 도시경영법45, 국토환경보호단속

법46 등이 산림법을 보완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법률이 다양화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주민 이탈과 

갈등 등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조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992년 북한 산

림법이 제정된 이유도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산림정책을 관찰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즉, 산림자원

의 이용질서가 문란해지고 조림 및 육림 계획에서 왜곡이 발생하자 산림관리에 대

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47 또한 원림법과 도시경

영법 등이 제정됐지만 아직 남한처럼 산림의 활용이 휴양 및 복지로 확대 및 분화되

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3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8. 법률 제16198호, 2019.1.8. 일부개정), 
제40조, <http://www.law.go.kr>. 

40 남한 산림기본법은 8장 32조, 산림자원법은 6장 79조, 산림보호법은 7장 57조, 산림휴양법(산
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8장 38조, 산림복지법(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7장 66조로 
이뤄졌다.

41 북한 산림법은 모두 5장 48조다.
42 토지법은 1977년 4월 29일 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토지의 보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로 제정됐다. 특히 토지법 제17조 국토건설총계획(30~50년 전망) 수
립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 9가지 중 하나로 산림조성방향과 보호 및 그 이용과 이로운 동식물
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규정됐다. 토지법은 1999년 6월 일부 수정됐다.

43 원림법은 2010년 제정됐으며 2013년 개정됐다. 원림법에 의하면 ‘원림’에는 공원, 유원지 녹지
와 도시풍치림, 환경보호림, 동식물원, 온실, 양묘장 등이 포함된다.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
미는 것을 목표로 하며 원림계획에 의해 원림을 조성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할 수 없게 했다.  

44 환경보호법은 1986년 제정됐으며 2015년 개정까지 7차례 개정됐다.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
를 정하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보호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45 도시경영법은 1992년 제정됐으며 2015년 개정까지 6차례 개정됐다. 도시경영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사업으로 규정된다. 

46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은 1998년 제정됐으며 2005년 개정됐다. 이 법에 의하면 위반자에게 벌금
을 비롯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으며 기관 및 기업소에서 위법행위가 무거울 경우, 
국토 자원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47 박경석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지방산림조직 특징 및 운용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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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남북 산림법의 차이점을 <표 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남북 산림법의 차이점 비교48 

남한 북한

소유
- 소유자에 따라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으로 구분
- 산림토지를 비롯한 동식물자원 등은 

국가만이 소유

산림조성, 
관리 및 

감독

- 소유자 자율성 기반,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간접 감독 및 지원
(국가감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산림조성 및 이용, 관리 감독에 있어 
국가주도 방식
(국가주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산림자원 
유통

- 산림자원의 유통이나 수출 자율성 인정
- 수급조절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의 특정

한 사유가 있으면 산림청장이 제한 가능

- 국가계획에 따라 기업소 공급지도서 
및 판매송장에 의해서만 공급

- 목재반출시 나무반출증 필요

기본법의 
하위 법률

- 산림기본법, 산림자원법, 산림보호법, 
산림휴양법, 산림복지법 등

- 없음 (토지법, 원림법, 환경보호법, 도
시경영법, 국토환경보호단속법 등이 
산림법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음)

출처: 남북 산림관련 법을 토대로 작성. 

한편, 남한의 산림관련 법을 중심으로 남북의 대응 법률을 <표 2>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산림 관련 남북 대응 법률49 

48 북한 산림법은 2015년 기준, 남한의 산림관련 법은 2019년 2월 기준이다. 
49 남한 법은 산림청 소관 법률로 한정했다. 

남한 북한

산림관련 
기본법

- 산림기본법 - 산림법 

산림보호
관련

- 산림보호법
- 산림법 제3장 산림보호
- 국토환경보호단속법
- 토지법 제37조~제39조, 제71조

산림자원 
조성 및 

이용 관련

-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법 제2장 산림조성, 제4장 산림자
원의 이용, 제5장 산림경영사업에 대
한 지도통제

- 토지법 제4장 토지보호 제31조~제36
조, 제40조, 

- 제6장 토지관리 제70조

산림휴양 
및 복지 

관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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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남북 산림관련 법을 토대로 작성. 

더불어 산림의 분류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산림의 분류를 살펴보면 산림의 휴양 

기능이 북한에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 북한의 특별보호림, 땔나무림의 기능이 남한

에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을 비교할 수 있다. 북한의 산림법에 산림의 휴양 기능이 

규정돼있지 않은 점은 북한이 산림에 대해 보존 및 경제적 이용의 대상으로 무게중

심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남한은 ‘수원의 함양,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 보전, 목재 생산, 산림 휴양, 생활환경 보전’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있다.50 

반면 북한은 목적에 따라 ‘특별보호림(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

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한 것), 일반보호림(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한 

산림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는 산림으로 

방풍림, 사방림, 수원함양림 등),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으로 구분하고 있다.51 

기준이 다른 남북의 산림 분류를 <표 3>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남한 북한

- 수원의 함양 
- 산림재해방지 
- 자연환경 보전 
- 목재 생산 
- 산림 휴양 
- 생활환경 보전 등 기능별로 구분

- 특별보호림(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
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함) 

- 일반보호림(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한 산림 및 자연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는 산림으로 방풍림, 사방림, 수원함양림 등) 

-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으로 구분. 

<표 3> 남북 산림의 분류 비교

출처: 남북 산림관련 법을 토대로 작성. 

5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8. 법률 제16198호, 2019.1.8. 일부개정), 
제8조, <http://www.law.go.kr>.

51 북한 산림법 제3조 (산림의 분류) : 산림은 그 사명에 따라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
제림, 땔나무림으로 나눈다.

남한 북한

국립·자연

공원 및 
기타 공원,

도시림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원림법
- 도시경영법 제5장 원림조성

산림교육
관련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법 제5장 제43조 산림부문의 교육, 

과학연구사업

기타
- 산림조합법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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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산림법의 공통점

남북 산림법에서는 차이점만이 아니라 공통점도 찾을 수 있다. 공통점을 정리해보

면 첫째, 남북 모두 산림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산림토지의 이용허가는 산림법 제30조에 따라 “산림토지

를 리용하려는 목적, 규모 같은 것을 따져보고” 내각 또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52 나무베기와 함께 나무, 잔디, 약초, 산열매 등 산림자원의 채취 또한 허가 사

항이다.53 남한 또한 산림자원법 제36조에 따라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및 채

취”에 대해 시·군·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54 입목벌채 등 허

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55

이와 함께 남북한 모두 산림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를 인정한다는 것도 공통점

이 다. 북한은 2015년에 금지사항 등을 자세히 규정하는 등 산림법을 개정했다. 

2015년 3월 11일 개정된 북한의 산림법은 제25조 ‘산림구역에서의 금지사항’에

서 금지행위를 자세히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제47조 ‘행정적 책임’에 대해

서도 행위별 처벌규정을 추가하는 등 산림조성 등에서 규율과 질서를 더욱 엄격히 

했다. 더불어 4장 ‘산림자원의 이용’ 및 5장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분야

에서 이전에는 임업기관의 역할로 규정된 부분을 지방인민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56 지방인민위원회에 산림에 대한 권한과 함께 책임까지도 부여한 것이

다.57 남한 또한 산불, 산물 절취 등 각종 법 위반에 대해 벌칙58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 산림법의 공통점은 둘째, 산림 자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산림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산림보호는 특히 산불과 산림병해충으로부터 

보호를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고, 산림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도로와 건물 등을 건설

52 북한 산림법 제30조 (산림토지의 리용허가).
53 북한 산림법 제32조 (나무베기허가), 35조 (나무, 잔디, 약초, 산열매의 채취). 
5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8. 법률 제16198호, 2019.1.8. 일부개정), 

제36조 제1항, <http://www.law.go.kr>.
55 남한 산림자원법 제36조 제9항 내용이다. 위 확인 및 점검 업무는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자원 조성, 육성에 관련한 비영리법인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8. 법률 제16198호, 2019.1.8. 일부개정), 제36조 제10항, 
<http://www.law.go.kr>. 

56 경찰대학 산학협력단, 『2012년 이후 제·개정된 북합법력 연구』 (통일부 용역보고서, 2017).
57 지방인민위원회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은 산림복구전투지휘부를 중앙에서부터 군 단위까지 

구성, 추진하는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삼언 외,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
의 특징.”

5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8. 법률 제16198호, 2019.1.8. 일부개정), 
제6장,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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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지하자원 개발, 산림자원의 채취, 동물 수렵 등이 금지돼있다. 또한 자연보

호림구 등으로 산림생태지역을 보존하도록 했다.59 남한은 산림보호법에서 병해

충 예방60, 산불방지의 복구,61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62 대해 세세한 규정까지 

두고 있다. 

남북 산림법의 공통점은 셋째,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협력과 

관련해 남한은 “지구의 산림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대비에 필요한 

산림시책을 조사 연구해야한다”63는 규정을 뒀으며 북한은 “국가는 세계 여러 나라

들과 산림경영분야에서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킨다”64, “국가는 환

경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65고 규정

해놓고 있다. 북한의 조림사업 등에 남한을 포함한 국가들의 기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66 또한 북한이 산림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 산림법의 공통점을 <표 4>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남북 산림법의 공통점 비교67 

남한 북한

산림자원
이용

국가
(지자체)

허가

- 입목 벌채 및 임산물 채취는 
시․군․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
장의 허가 필요

- 산림토지 이용허가는 내각 또는 해
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 필요

위반사항 
제재

- 각종 법 위반을 규정
(산림보호법 제7장 벌칙) 

- 금지 및 처벌 행위 추가
(2015년 산림법 개정) 

산림자원 및 
산림보호 강조

- 산림보호법으로 규정 - 산림법으로 규정 

국제협력 강조 - 산림기본법으로 규정 - 산림법, 환경보호법으로 규정

출처: 남북 산림관련 법을 토대로 작성. 

59 북한 산림법 제25조 (산림구역에서의 금지사항), 제26조 (사방야계공사, 그 시설물의 보수정비), 
제27조 (전형적인 산림생태지역 보존과 동식물자원보호). 

60 남한 산림보호법 제20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제27조 (산림병해충 특별방
제구역의 지정·해제 등).

61 남한 산림보호법 제28조 (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제43조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62 남한 산림보호법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63 남한 산림기본법 제9조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64 북한 산림법 제9조 (산림경영 분야의 교류와 협조). 
65 북한 환경보호법 제8조 (환경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66 송진호·한철웅, “남북한 산림법제의 비교 및 통합방안 연구,” 『統一과 法律』, 제10권, 2012.  
67 북한 산림법은 2015년 기준, 남한의 산림관련 법은 2019년 2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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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북 산림정책 비교

1. 1945~1990년대 남북 산림정책

남북의 산림정책은 모두 2000년대를 전후로 크게 시기 구분을 할 수 있다. 남한

은 1997년 3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마무리한 뒤인 1998년부터 산림휴양서비

스 제공 등 산림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시기로 접어들어 정책기조에서 큰 변화를 

하게 된다. 북한 또한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심각한 산림황

폐를 겪은 후 2000년부터 산림복구 정책을 수립하는 등 산림정책의 변화를 보인

다. 이렇듯 남북 모두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변화 기조가 뚜렷함에 따라 크게 

두 시기로 정책 흐름과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은 해방 직후 모두 일제강점기 산림수탈로 인한 황폐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했으나 한국전쟁으로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남한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공포했으며 1955년 1,038

개소의 보호림구를 설치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3년 9월 ‘림업사업 강화

대책에 대하여’, 1956년 2월 ‘식수조림사업 및 산림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

하여’ 등 법령을 제정해 전후복구사업을 진행했다.68 

이후 남한의 주요 산림정책을 먼저 살펴보면 1961년 산림법을 제정하고 1973

년 농림부 산하의 산림청을 내무부 산하의 외청으로 기구를 개편했다. 행정조직 

개편을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친 치산녹화 10개년계획-제1차 치산녹화계획

(1973~1978), 제2차 치산녹화계획(1979~1987)이 성과를 내면서 산림녹화와 

화전정리에 성공을 거두게 된다. 

남한의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은 당초 목표보다 4년이나 앞당겨진 

1978년에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일반조림의 경우 100만ha에 21억본의 나무를 

심는 계획이었으나 1973년부터 1978년까지 6년만에 108만ha에 29억본의 나무

를 심는 성과를 냈다.69 뒤이은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은 1차의 성공으로 내

무부 계획이 아니라 산림청 계획으로 축소됐다. 목표 또한 산림녹화가 아니라 산지

에 새로운 국민경제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조림체제를 

정착화하고 경제조림 확대 및 대단지화, 지역별 완결조림원칙 등을 방침으로 했다.  

68 박경석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지방산림조직 특징 및 운용체계 분석』.
69 이경준, “효율적인 정책집행의 성공사례 연구: 산림녹화행정(정책집행과정과 사후 감독제도를 

중심으로),” 한승희·최대용·이혁우·이경준, 『거버넌스 사례연구』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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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또한 ‘녹화 치중→경제림 조성’, ‘정신계도 위주→기술보급 위주’, ‘타율적 참

여→국민총력 참여’, ‘규제 위주→개발지원 위주’로 바뀌었다. 80개 대단위 경제림

단지 32만ha를 포함한 97만ha 조림 완료, 천연림과 유령림의 지속 관리, 사방사업 

실행 등의 성과를 남겼다.70

제3차 계획은 산지자원화계획이라는 이름으로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진행

됐다. 산림녹화 성공 이후 녹화정책에서 자원화정책으로 전환한 것인데 산지소득

개발과 공익기능증진을 목표로 했다. 정책도 ‘보전 우선→경영 우선’, ‘규제 위주→

조장 위주’로 기조를 변화시켰다.71 

다음으로 북한의 주요 산림정책을 살펴보면 북한은 1950년대 말 전후복구와 중

공업우선 경제발전정책으로 원목 수요가 급증하자 산림정책의 무게중심에 목재를 

최대한 생산·공급하며 산림의 부존자원 또한 개발·이용하는 것에 뒀다. 1958년 

농림부 산하에 있는 산림부, 임산부, 임업부를 정무원 건재공업부 산하에 임업성을 

설치하여 이관했다.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관리하던 지방림도 농림성으로 이관

하는 등 북한은 생산위주의 산림관리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1962년 원목 생산을 

높이기 위해 ‘공훈벌목공, 공훈유벌공’칭호를 제정했으며 같은 해에 매년 10월 첫

째 일요일을 ‘임업노동자절’로 지정했다. 1956년 당시 기존 4월 한달이던 식수기

간을 4월 1~15일까지로 변경했으며 10월 10~25일까지를 ‘애림기간’으로 선포, 

집중적인 조림사업을 전개하도록 했다.72 1971년에는 애림기간을 폐지하고 4월 

6일을 ‘식수절’로 제정, 3월 중순~4월 중순, 9월~10월 중순까지를 식수기간으로 

정했다. 1999년부터는 식수절을 3월 2일로 변경했다. 

또한 1963년 8월부터 넓은 지역에 널려있는 산림을 적당한 구역으로 가르고 그 

구역을 순환하면서 계획적으로 채벌하는 방법인 순환식 채벌방법을 시행했다. 순

환식 채벌방법은 임산사업소를 하나의 단위로 몇 개의 순환작업구역을 설정한 이

후, 원목이 최적의 상태까지 성장하기를 기다려 집중적으로 벌채하고 그 자리에 

다시 집중적으로 조림하는 방법으로 임목의 성장에 따라 15년, 20년, 25년, 30년

을 순환주기로 설정했다.73 

70 산림청, “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 『산림기본계획 1차~5차』 <http://www.forest.go.kr> 
(검색일: 2019.4.25.).

71 산림청,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 『산림기본계획 1차~5차』 <http://www.forest.go.kr> (검색
일: 2019.4.25.).

72 박경석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지방산림조직 특징 및 운용체계 분석.”
73 김수영 외, “임농복합경영을 통한 북한의 새로운 산림관리 변화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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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70년대 말부터 ‘자연개조 5대방침’과 ‘4대 자연개조사업’이 진행됐다. 

자연개조 5대방침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 있는 40만 정보의 밭에 관개 실시, 경

사도가 16°이상74에 달하는 15만∼20만 정보의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조성, 토지

정리사업과 토지개량사업 진행, 큰불피해를 막기 위한 치산치수사업, 10만 정보의 

간석지 개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75 4대 자연개조사업은 ‘새 땅 찾기’란 

명칭으로 간석지 개간과 다락밭 건설사업을 지속하는 것이었으며 각각의 목표량

도 증대됐다.76 자연개조 5대방침과 4대 자연개조사업은 무분별한 개간으로 인해 

산림황폐화가 확대된 결정적 계기로 작동하게 된다.

이밖에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여러 조치들도 취해졌다. 1980년대 들어서면

서 소년단림, 사로청림, 여맹림 등 대중조직으로 담당림제가 확장됐으며 각 협동농

장에는 100정보 정도의 담당림이 의무적으로 주어졌다. 협동농장의 담당림은 보

통 70~80명 정도로 구성된 조림작업반이 담당했다. 퇴직한 노동자와 전업주부들

을 조직하여 상시적으로 산림보호 및 관리업무에 참여시키는 ‘산이용반’ 제도로 

운영됐다. 보통 산이용반은 군의 산림경영소를 통해 일정한 구역의 산림을 지정받

았으며 하나의 산이용반에는 약 90~100명이 포함, 1985년 당시 전국적으로 

2,300여개의 산이용반에 약 22,700명이 포함됐다.77 1977년부터는 ‘모범경제림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학교 칭호제도’와 1991년부터 ‘모범산림 시, 군, 구역제’

가 시행되면서 전국적 차원에서 사회주의경쟁78이 벌어졌다. 1996년에는 모범 산

림군이 폐지되고 ‘국토환경보호 모범군(시, 구역)’ 칭호로 확대됐다. 1990년대까

지  남북의 주요 산림정책을 시계열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제2호, 2016.
74 일부 자료들에서 경사도와 관련해 15도와 16도가 혼재돼 쓰이고 있으나 16도 이상이 정확한 

수치다.
75 1976년 10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됐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자연개조오대방침,” <http://ency
korea.aks.ac.kr/> (검색일: 2019.4.25.).

76 1981년 10월 당중앙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는 5대 방침에 이어 4대 자연개조사업을 제기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대자연개조사업,” <http://encykorea.aks.ac.kr/> (검색일: 2019.4.25.).

77 박경석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지방산림조직 특징 및 운용체계 분석.”
78 사회주의경쟁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과학 기술의 진보와 노동 생산력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노동대중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동지적으로 행하는 집단 경쟁”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회주의경쟁,” <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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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45~1990년대 남북 산림정책 비교

남한 시계열 비교 북한 

1951년 산림보호 임시조치법 공포 1950년대 1958년 정무원 산하 입엄성 설치 

1961년 산림법 제정 1960년대
1962년 ‘공훈벌목공’ 칭호 및 
임업노동자절 지정  

1973년 산림청 내무부 산하 개편
1973~1978년 1차 치산녹화계획

1970년대 1976년 자연개조 5대방침

1979~1987년 2차 치산녹화계획 1980년대 1981년 4대 자연개조사업 

1988~1997년 3차 산지자원화계획 1990년대
1991년 모범산림 구역제 시행
1992년 산림법 제정

 

출처: 남북 산림정책을 토대로 작성. 

 

남북의 2000년대 이전 산림정책을 비교, 정리해보면 남한은 산림녹화에 성공한 

뒤 1990년대 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북한은 목재 및 산림자원 이용에 치중하면

서 산림황폐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겪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남한은 

치산녹화 계획을 시작으로 황폐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한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경

제발전을 위한 목재 및 원목생산과 다락밭 건설을 장려했다. 남북이 본격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남북의 산림정책 차이는 1990년대 말에 이르러 

남북 산림이 확연히 다른 면모를 갖게 된 배경이 됐다. 

 

2. 2000년대 남북 산림정책 

2000년대 이후 남북 산림정책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 남한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북한은 ‘황폐산림 복구’라는 각기 다른 목표를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1970~1980년대 치산녹화에 성공한 남한은 2000년대 

산림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산림의 보전 및 관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1998년~2007년 제4차 산림기본계획 초기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았으나, 산림기본계획 후반기인 2003년~2007년에는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구현’으로 변경해 생태와 산림환경 보존으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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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수정했다.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신설, 산림휴양포털사이트 

구축, 자연휴양림 확충, 등산로 정비 등으로 산림 환경의 문화・휴양 서비스를 확

대한 것이 이 시기 주요 정책이다.79 

2008년~2017년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 

및 관리, 산림생태계 및 산림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이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

다. ‘종자-조림-숲가꾸기-갱신-이용’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양묘체계 개편, 고품질 경제림 육성 등을 과제로 했다.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도 강조했다.80 

즉, 1998년 이후 남한의 산림정책은 조림과 육림 등 치산녹화 시기를 넘어 쾌적

한 국토환경 마련 및 산림 휴양 서비스 제공에 맞춰져있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산림복지 개념으로 이행하

는 과정을 목표로 삼았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으며 심각한 산림황폐화를 겪은 후 

2000년대부터 황폐산림 복구를 목표로 한 정책을 실시했다. ‘산림조성 10개년 계

획(2001~2010년)’ 및 ‘산림건설총계획(2013~2042년)’등 장기 산림녹화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산림녹화조성목표(2013~2022년)를 수립하고 168만2천ha를 목

표로 연간 14~17만ha 조성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81 임농복합경영 산림복원 10

개년(2013~2022) 계획은 진행 중에 있으며 묘목 생산을 위한 대규모 양묘장 및 

채종림 건설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김정은 위원장의 산림복구전투와 관련한 

노작 발표82를 분기점으로 북한은 지역별로 2024년까지 ‘산림조성 10년 전망계

획’을 세우는 등 산림복구전투에 돌입해있다.83 

2000년대 남북 산림정책의 특징은 둘째, 남한은 ‘전문적 산림경영 관리’, 북한은 

‘대중동원에 의한 조림 및 관리’의 양상 차이를 띈다는 점이다. 남한은 저비용·고효

율의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관리에서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79 산림청, “제5차 치산녹화 10년계획,” 『산림기본계획 1차~5차』 <http://www.forest.go.kr> (검색
일: 2019.4.25.).

80 산림청, “제5차 치산녹화 10년계획,” 『산림기본계획 1차~5차』 <http://www.forest.go.kr> (검색
일: 2019.4.25.).

81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s) 
주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국제워크숍’ 북한 발표자료(중국 심양, 2014.7.).

82 김정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로동신문』, 2015.2.27.

83 오삼언 외,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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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산림관리 인력을 산림관리와 산림기능 분야로 분류하여 전문화 교육이 진행

된다.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기능별 전문성을 가진 임업기능인도 육성된다. 

남한 현실에 맞는 임업기계 개발 및 시스템 보급, 기계화 영림단 기술교육 등도 진

행 중이다. 

북한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산림조성 및 보호·관리를 위한 대중동원 

방법을 유지하고 있다. 식수기간 및 국토환경보호기간을 이용한 집중식수 방식을 

운영하며 모든 기관·기업소·단체·학교 구성원들의 식수작업이 진행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산림복구사업을 ‘산림복구전투’로 명명하여 전군, 전당, 전민 동

원운동으로 산림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남북 산림정책의 특징은 셋째, 산림의 복지 기능과 산림의 경제적 기

능을 두고 강조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남한은 국민 삶의 질 강화를 위해 휴양 

및 문화, 복지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등산 및 산악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등산로 조

성 및 관리가 강조되고 자연휴양림, 도시숲, 산림공원 등 국민 활용이 많은 산림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숲 체험 등 시민 참여 및 문화기능 활성화도 중요시 된다.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석탄 및 석유 

등 가정용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땔나무림, 경제림 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

름나무를 비롯하여 빨리 자라고 쓸모가 있는 나무종류들로 경제림을 조성하고 산

과일, 산나물, 약초 등 야생원료기지들과 과수원과 뽕밭”조성이 중요시된다.84 

즉,“목재림, 기름나무림, 산과실림, 밤나무림, 팔프 및 종이원료림 등 산림을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에 적극 복무할 수 있게 조성”하는 방향이 축이 되고 있는 것이

다.85 도시건설 및 개건 등 국가기반시설에서 필요한 목재 공급지로서 산림의 역할

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주민들의 산림부산물 채취와 연결된 임농복합경영도 확대되는 추세다. 2016년 

2월 『로동신문』은 현실성있는 임농복합경영을 도입해야한다면서 기존에 땔나무

만을 심었다가 잣나무, 밤나무, 단나무로 바꿔심고 경사각 20°이상인 곳에서는 나

무 심는 간격을 변경한 수안군 사례를 자세히 보도했다.86 또한 2018년 2월 『로동

신문』은 “현재 각지에서는 림농대상지들에 약초와 약나무, 공예작물을 심어 단위

84 신광수, “우리나라 산림조성사업의 특징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4호 (2017).
85 김일건,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

대학-부문별사회과학연구』, 2016.10.23. 
86 “현실성있는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도입”, 『로동신문』, 201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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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당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 식의 림농복합경영방법에 대한 연구사

업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87 2000년대 남북의 주요 산

림정책과 특징을 각각 <표 6>과 <표 7>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2000년대 남북 산림정책 비교 
 

남한 시계열  북한 

1998~2007년 제4차 산림기본계획 2000년대 2001~2010년 산림조성 10개년 계획

2008~2017년 제5차 산림기본계획 2010년대

2013~2022년 산림녹화조성목표 및 
임농복합경영 산림복원 10개년 계획 
2015~2024년 지역별 ‘산림조성 10
년 전망계획’수립 

출처: 남북 산림정책을 토대로 작성. 

 

<표 7> 2000년대 남북 산림정책 주요 특징 비교 
 

남한 특징 북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표 황폐산림 복구 

전문적 산림경영 관리 양상 대중동원에 의한 조림 및 관리

산림의 복지 기능 강조 강조점 산림의 경제적 기능 무게 

출처: 남북 산림정책을 토대로 작성. 

 

Ⅳ. 결론 

남한은 전체 산림 대비 국유림이 25.5%인 반면 북한은 국유림이 대부분으로 소

유관계의 차이가 극명하다. 이에 따라 산림법과 정책 전반에서 남한에 비해 북한이 

국가 차원의 계획과 통제가 강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림법을 살펴

보면 산림조성과 관리, 감독 등의 영역에서 북한이 국가주도 방식이라면 남한은 

87 “산림복구전투에서 통장훈을,” 『로동신문』, 2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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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독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유통과 관련해선 북한은 원칙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남한은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더불어 남한이 구체적

인 하위 법을 제정한 것과 달리 북한은 별도 법률이 없으며 토지법, 원림법 등이 

산림법을 보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산림의 휴양 기능이 북한에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혁명전적지 등을 이유로 특별보호

림88을 지정하고 있으며 임산연료의 중요성을 감안해 땔나무림을 주요 산림분류에 

두고 있다는 점 등이 남한과 차이점이다. 

남북 산림법은 차이점만 아니라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다. 남북 모두 산림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 혹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림 자원의 중

요성을 인정하면서 산림 보호 등을 강조하는 것도 남북 산림법이 유사하다. 산림경

영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점도 공통점이다.

산림정책에서는 1970년대를 남북 산림 정책의 갈림길로 꼽을 수 있다. 남한은 

1970~80년대 산림녹화에 성공한 뒤 1990년대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북한은 

이와 반대로 1970~80년대 목재 및 산림자원 개발·이용에 치중하면서 1990년대

에 산림황폐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겪었다. 1970년대 남한은 치산녹화계획을 중

심으로 황폐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한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목재 

및 원목생산과 다락밭 건설이 장려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남한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북한은 ‘황폐산림 복

구’라는 각기 다른 산림정책의 목표를 수립, 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 현재 남한은 

전문적인 산림조성·보호관리의 경험과 사례를 축적해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며 복지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북한

은 산림의 경제적 기능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산림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산림조성·보호관리 측면에서 역량 강화 및 대중화 등의 숙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북한의 산림정책 방향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서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발굴, 제안한다면 북한의 수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며 남북 산림협력의 

88 북한의 산림보호제도는 1) 각종 보호림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과 2) 자연보호구로 지정하는 것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보호림은 산림의 목적에 따라 보호할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산림으로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땔나무림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 특별보호림은 1977년 토지법
과 1992년 산림법에 의해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으로 
정의되고 있고, 일반보호림은 국토관리기관 등에서 특성에 맞게 지정한 보호림을 의미한다. 자
연보호구는 200~300년 이상의 원시림이거나 풍경이 수려하여 문화휴식터로 의의가 있는 곳이
며, 백두산, 오가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금강산 등이 지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경석 
외, “북한의 보호림과 휴양이용제도”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6권 제2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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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동력 또한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산림법의 차이점과 공통점, 남북 산림정책의 주요 특징 등에 대한 비교, 분

석을 통해 남북 산림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가늠해보고자 했다. 1970~80년대 진

행된 남한 치산녹화사업과 2015년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산림복구전투를 비교, 분

석해 함의를 찾아보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다.

■ 제출: 4월 28일 ■ 심사: 5월 23일 ■ 채택: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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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Forest Laws and Policies 
in North and South Korea

 
Sam Un Oh, Eun-hee Kim, Kyoung-min Kim, So Young Park

South Korea’s national forests account for 25.5 percent of the total 
forest land, while North Korea’s forests, on the other hand, are mostly 
national forests. This is due to differences in ownership structures; in the 
field of forestation and forest management, North Korea has adopted the 
state-led method and South Korea has adopted the state supervision 
method. 

There are differences in how the two Koreas conduct forest act, but 
similarities can also be found.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require users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for the use of 
forest resourc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forest resources and forest 
protection. Both countries also recogn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orest management is essential.

The 1970s can be regarded as a turning point for inter-Korean forest 
policy. South Korea effectively succeeded in reforestation in the 
1970s-1980s and entered stabilization period in the 1990s, while North 
Korea suffered a period of deforestation in the 1990s as they focused as a 
consequence of focusing on the excessiv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imber and other forest resources in the 1970s-1980s. As a result, South 
Korea has pursue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ince the 2000s, and 
North Korea has established and promoted forest policies concentrating 
on reforesting their deforested forests.

Key Words: Inter-Korean Forest Act, Inter-Korean Forest Policy, The Era of 
Kim Jong-un, War on Deforestation, Erosion Control and Greening


